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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국내이행입법
김도읍 위원장께
지난 70 년간 북한은 1953 년 정전협정과 포로의 대우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 년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하여 약 5 만명의 국군포로와 10 만명의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953 년 이후로도 북한은 
베트남전과 1970 년 해군 방송선 I-2 호정 나포사건, 1955 년부터 1987 년 사이에 60 건이 넘는 어선 나포와 1969 년 
대한항공 YS-11 기 납북 사건을 비롯하여 최소 516 명의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10 년간 북한은 최소 6 명의 한국 시민(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 인)을 계속 
억류 중입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 난민을 포함한 수만 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실종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올 1 월 4 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2 월 3 일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은 한국에 대해 발효되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이행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2 건, 즉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1 및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2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각각 1, 2 년이 더 지났음에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우리는 법사위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이행입법은 한국이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상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이 특히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포함한 전원 즉각 송환과 책임규명 실현 등 모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관련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국제적 외교 노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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